
중국, 일본 화학제품 통관 엄격화
센카쿠 국유화에 대한 보복으로 … 검사비율 10%에서 100%로 올려

일본의 센카쿠(중국명 댜오위다오) 국유화에 대한 보복으로 중국 세관당국이 일본제품에 대한 통관을 엄격

화했다.

교도통신에 따르면, 중국 톈진(Tianjin) 세관당국은 일본기업들에 대해 전자제품 등의 원재료 수입 관련 검

사비율을 강화하겠다고 통보했다.

상하이(Shanghai) 세관당국은 일본이 수출하는 화학제품 원료의 검사비율을 통상 10% 정도에서 100%로 올

려 전량 검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

칭다오(Qingdao)에서도 세관당국이 일본산 부품에 대해 전량 검사를 시작해 통관이 지연되고 있다.

9월11일 일본 정부의 센카쿠 국유화 이후 일본제품에 대한 중국의 통관 강화가 구체적으로 확인된 것은 처

음이며, 일본 산업계는 중국 세관당국의 엄격한 통관조치를 일본의 센카쿠 국유화에 대한 보복으로 보고 있다.

중국에서 영업하는 일본계 제약기업들은 중국기업으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기도 했다.

중국은 2010년 9월 센카쿠에서 중국 어선과 일본 순시선이 충돌한 <센카쿠 사태> 당시에도 가장 먼저 일본

상품에 대한 통관 강화로 보복했었다.

일본의 최대 수출국인 중국의 의도적 통관 지연은 일본기업 입장에서 제품의 납품 기일을 맞추기 어려워

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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